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판 시 사 항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병이 갑으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갑은 을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병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병의 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병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병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갑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 조 조 문



[1] 민사소송법 제81조 [2]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3]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참 조 판 례

[1]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따 름 판 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전   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나15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참조), 이때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 승계참가인에게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바( 민사소송법

제80조), 이러한 소송의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여전히 탈퇴 당시의 심급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상소심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실, ② 위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④ 그 항소심인 원심법원은

참가인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여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3당사자 간의 청구에 관하여 한꺼번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